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6. 15.(월) 배포 즉시

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
양성화 방안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6. 15.(월) 한겨레, “미등록 이주노동자 40만명…이재명 정부서 ‘양성화’ 검토”

“신분 없이 한국에서 27년…“매순간 무서웠다”” 관련
ㅇ 노동부는 고용허가제(E9) 개편과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, 숙련 수준이 높은 

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일부 양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. (중략) 

ㅇ 고용허가제 개편 과정에서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
비자를 발급해 양성화 길을 터준다는 방향이다. (중략) 

ㅇ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(TF)를 꾸리고 미등록 
이주노동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.

2. 설명 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·사 대표, 이주

노동자 지원 활동가, 관련부처와 함께 ’25.12.~’26.2.까지 ｢외국인력 
통합지원 TF｣를 운영하였으며,

 ㅇ 미등록 이주노동자(불법체류 외국인) 합법화 필요성을 포함한 현장의 
다양한 의견을 법무부 등과 청취한 바 있음

□ 미등록 이주노동 정책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
할 사안으로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책을 결정한 바 없고, 별도의 태스크
포스도 운영하고 있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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